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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21년 10월 12일(화)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시도?

- 실증기간 종료 후 연구성과물의 생산기술연구원 소유권 양도 협약 체결… 기술 권리 이전 요구도

- 양이원영 의원 “피땀흘려 일구어낸 중소기업 기술, 공공기관 탈취 시도 경악”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

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

제자유특구 실증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민간 중소기업의 생산인프라와 기술을 

빼앗고자 하는 시도를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자료 첨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울산시 발신 공문에 따르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업체는 

사업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로부터 ‘사업화 지원 및 기반조성 

수행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절당했던 것으로 드러났

다. 이에 업체 측은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제 10조에 따라 영리

기업의 기반조성 사업 참여시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6억

원의 민간부담금 납입의사를 표했으나, KIAT는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어 삭제 예정

이라는 이유로 재차 거부했다. 

KIAT는 업체 측에 사업참여를 원할 경우 업체가 구축한 인프라를 공공기관인 생산

기술연구원에 사업기간 종료 후 양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생산기술연구원

은 기술이전까지 강요했던 사실이 첨부된 합의서 초안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처럼 부당한 요구를 받았던 업체는 이산화탄소 포집을 통한 연구를 지속하며 높

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이 업체의 참여는 이산화탄소 자원화 실증사업

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러한 기술력을 정부 주도 실증사

업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공공성을 명목으로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탈취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생산하는 기술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기술이자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중 하나”라며, “중소기업이 피땀흘려 

일궈낸 기술력을 탈취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민간 대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라는 점

에서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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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1 : 울산시-중기부/산업기술진흥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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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2 : 생산기술연구원-업체 간 합의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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